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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말로만 청년실업 해결! 정부는 의지 있나?

○ 취지

참여연대는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04

년~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채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 채

용을 권고하고 있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행 실태를 분석함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노동부는 집계중이라는 이유로 2009년 자료를 제외한

2004년~2008년 자료만 3월 31일 공개함. 그러나 현재(3.31)까지 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현황이 집계되지 않은 것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

재정부 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동법 시행령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신규채용, 청년채용 모두 급감

정원대비 신규채용인원,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정부에 비해 급감 (5.2%→1.6%)

2008년 86개 공공기관 중 3% 청년채용 권고사항을 따른 곳 12개(0.8%)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청년채용도 급감함.

즉 참여정부 시절(2004년~2007년)에는 정원대비 5.2%(22,258명)를 신규인력으로 채용 반면 이

명박 정부(2008년)는 1.6%(2,035명)만을 신규채용 하였음. 또한 참여정부 시절엔 평균 3.2%였

던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청년 신규채용’ 비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평균 0.8%로 급감함. 그

결과 2004년~2008년 매년 절반이 넘는 수의 공공기관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3% 청년

채용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신규 고용 인원 중 청년의 비율도 04년 71.4%

에서 08년 51.2%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고용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마저 고용창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매출 1조 이상 10대 공공기관 중 3% 청년채용 기관은 1곳, 4개의 기관은 청년채용 0명

2008년 매출 1조 이상인 10대 공공기관 중 3% 청년 채용 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 곳 뿐이

며,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3%채용 권고기준을 넘긴 적이 없는 기관도 3개나 됨.

‘3%청년채용’ 권고 이행 기업에게 준다던 혜택, 말 뿐으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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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③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도입’이란 이유로 3% 청년채용 권고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제언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 고용에 대

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부 스스로 괜찮은 일자리를 줄이면서 민간

에게만 고용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사회적 설득력이 떨어짐.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인턴과 같은 단기대책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

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권고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3% 채

용’ 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3,716명(전체 정원:123,860명1))의 청년고용 효과를 낼 수 있음. 이

는 2008년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채용한 1,042명의 3.6배에 해당하는 인원임. 따라서 현

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청년 3%채용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

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둘째 3% 청년채용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셋째, 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함.

1) 2008년 기준 86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임. 참고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2008년까지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

부출연기관이었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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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취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

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0만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세~29세)의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

소하였음. 청년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3.8%)의 2배 이상 높은 수치(8.6%)를 기록하고 있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의미함.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

응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직자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참여연대는 구직자

들의 눈높이를 탓하기 이전에 일자리 창출의 한 주체인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

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 보고자함

조사내용 및 방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청년

고용촉진특별법」2)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2일 공공기관 청년미취

업자 채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함

○ 정보공개청구 내용

2)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출발한 이 법은 2009년 10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명칭이 개정됨. 동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장 5조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

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은 제5조③에서 ‘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

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

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단,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8년까지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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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

▪해당 기관의 연도별 채용 인원과 채용인원 중 청년(15세~29세)인원 및 그 비율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3%청년채용’기관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지원 여부와 그 내용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노동부는 집계중인 2009년 자료를 제외한 2004년~2008년

자료만을 3월 31일 공개함.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6조 ②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바 현재(3.31)까지 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현황이 집계되지 않은 것은 시행령

위반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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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현황과 정부의 대응

고용지표 회복에도 청년고용 찬바람은 여전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0만 명이 증가한 반면 청년층

(15세~29세)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20대의 취업

자 수가 전년대비 8만6000명 감소하였으며, 20대의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은 전년

보다 0.2% 떨어진 58.4%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떨어진 유일한 계층으로 나타남. 이는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여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실업률은 2009년 하반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

1월 9.3%로 치솟더니 급기야 2월에는 10%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4월 청년실업률은

8.6%로 2월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년(8.0%)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높

은 수치 임.

<표 1> 청년 실업률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실업률 (%) 3.6 3.7 3.7 3.5 3.2 3.2 3.6 3.8

청년실업률 (%) 8.0 8.3 8.0 7.9 7.2 7.2 8.1 8.6

<표 2> 청년 실업률 월별 추이 (2009.1 ~2010.4)

2009년 2010년

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청년실업(%) 8.2 8.7 8.8 8.0 7.6 8.4 8.5 8.2 7.6 7.5 7.7 7.6 9.3 10 9.0 8.6

<표 3> 청년 실업자 수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실업자 수(천명)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34

청년실업자 수(천명) 401 412 387 364 328 315 347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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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업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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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만 늘려

경제위기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

려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가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음. 특히 정부는 이렇

게 줄어든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단기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하고 있

음. 대표적으로 2010년 정부의 국가공무원채용계획에 따르면 2,514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

할 계획임. 이는 작년에 비해 무려 약 1/4(23.1%)나 감소한 것임. 한편 중앙부처의 청년 인

턴은 작년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4> 공무원 채용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앙공무원 4,223 3,866 4,868 3,267  2,514

전년대비 증감률 - ▽8.5% ▲ 25.9% ▽32.9% ▽23.1%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표5> 2009, 2010 청년인턴 채용 현황

구분 채용기관
2009 채용인원 2010 

채용계획계약종료 정규직전환 전환률(%)

청년인턴

중앙정부 7,000 4,069 0 0.0% 6,000

지자체 13,000 13,000 0 0.0% 7,000

공공기관 13,000 - 340 2.6% 10,000

중소기업 32,860 8,685 7050 81.2% 25,000

계 : 65,860 25,754 7,390 - 48,000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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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청년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

- 정부의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은 14%에 불과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6>과 같이 2004년 71개의 대상기관 중

30개(42.3%), 2005년 73개 기관 중 33개(45.2%), 2006년 80개 기관 중 34개(42.5%), 2007년 84

개 기관 중 32개(38.1%), 2008년 86개 기관 중 12개(14.0%)만이 정원 대비 3% 이상 청년채용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 2004년~20008년 사이 대상기관 중 3% 이상 청년채용 권고를

수용한 기관이 50%가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표7>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

력이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음. 참여정부 시절(2004년~2007년)에는 평균 정원대비

5.2%(22,258명을)를 신규인력으로 채용하였으나 이명박 정부(2008년) 들어서는 1.6%(2,035명)

로 신규채용 자체를 줄였음. 또한 참여정부시절 4년 평균 3.2%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신규

채용 비율도 이명박 정부 들어선 평균 0.8%로 급감하였고, 대상 기관 중 ‘3% 청년채용’ 권고

를 받아들인 기관의 비율도 참여정부시절 42%(2004년: 71개 기관 중 30개, 2005년: 73개 기

관 중 33개, 2006년 80개 기관 중 34개, 2007년 84개 기관 중 32개)에서 14%(86개 기관 중 12

개)로 줄었음.

특히 <표-12>에서 알 수 있듯 2008년에는 신규채용자 중 청년이 1명도 안 되는 기관이 무려

36곳(대상기관의 4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법의 ‘청년미취업자 3% 채용’ 권고 조항

이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음. 이는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 대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008년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청년 미취업자의 3% 채용’ 을 제대로 이행

했다면, 총 3,716명(전체 정원:123,860명)의 청년고용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는 2008년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채용한 1,042명의 3.6배에 해당함.

<표 6>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 이행․미달 현황 (04~08년)

구 분 대상기관 (A=B+C)
3%이상 채용기관 (B)

미달기관 (C)3%채용권고 달성률
(B/A×100)

2004년 71 30 42.3% 41

2005년 73 33 45.2% 40

2006년 80 34 42.5% 46

2007년 84 32 38.1% 52

2008년 86 12 14.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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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그 중 청년고용 현황 (04~08년)

구 분 정원 (A)
전체 신규채용자 수 청년채용 비율

(B/A)청년 채용자 수 (B)

2004년 77,183 4,746 3,388 4.4

2005년 111,301 6,819 4,258 3.8

2006년 117,705 4,042 2,557 2.2

2007년 121,770 6,651 3,541 2.9

2008년 123,860 2,035 1,042 0.8

단, 대상기관 중 연구원의 경우에는 박사 등의 전문 인력 채용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의 범위(15세~29세 이하)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2008년

에는 18개3)의 연구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신규채용 하였지만, 청년고용 실적은 3%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높은 매출에도 고용에는 인색

-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 중, 3%이상 청년 채용 기업은 1개 뿐

<표 8>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10개 기관 중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상의 3%이상 청년 채용 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남.

2008년 한국석유공사는 신규인력으로 109명을 채용하였고 이중 74명이 청년임. 이는 정원의

6.19%에 해당하는 것임.

반면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은

2008년도에 청년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3%채용 권고기준을 넘긴 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 노동시장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이 때, 누구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더욱이 매출액이 높은 공공기관 마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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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현황

순위 회사명
2008년

매출(백만원)
정원(A)

2008년 신규 채용 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중 청년 (B)

비율(B/A)

1 한국전력공사 31,522,383 21,734 470 388 1.79%

2 한국토지공사 9,009,223 2,982 4 1 0.03%

3 대한주택공사 7,869,004 4,385 0 0 0.00%

4 한국철도공사 3,631,442 32,092 17 6 0.02%

5 한국도로공사 3,261,098 4,559 0 0 0.00%

6 한국농어촌공사 2,636,050 5,912 7 1 0.02%

7 한국수자원공사 2,044,533 4,249 147 81 1.91%

8 한국석유공사 1,747,480 1,195 109 74 6.19%

9 예금보험공사 1,486,158 614 0 0 0.00%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459,617 130 0 0 0.00%

<표 9> 2008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연도 별 청년고용 현황

순위 회사명
2004년 
채용실적

2005년 
채용실적

2006년 
채용실적

2007년 
채용실적

2008년 
채용실적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채용 비율

1 한국전력공사 1,065 5.19% 381 1.83% 380 1.82% 742 3.45% 388 1.79%

2 한국토지공사 178 8.15% 163 6.72% 217 8.11% 113 3.91% 1 0.03%

3 대한주택공사 185 5.41% 239 6.22% 237 5.58% 160 3.77% 0 0.00%

4 한국철도공사 - - 1,920 6.10% 117 0.37% 1,075 3.35% 6 0.02%

5 한국도로공사 335 7.71% 127 2.85% 75 1.66% 116 2.54% 0 0.00%

6 한국농어촌공사 187 3.16% 1 0.02% 85 1.44% 121 2.05% 1 0.02%

7 한국수자원공사 202 5.50% 173 4.60% 73 1.90% 145 3.41% 81 1.91%

8 한국석유공사 65 7.04% 53 5.21% 84 7.61% 2 0.17% 74 6.19%

9 예금보험공사 16 4.34% 22 5.79% 16 4.10% 17 4.17% 0 0.00%

1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기반공사(04,05) → 한국농촌공사(06,07) → 한국농어촌공사(08)

말로만 청년실업해결, 의지 없는 정부

- ‘3%청년 채용 이행 기업’, 지원 실적 전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이 위축되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청년채용에 힘쓴 공공기관에

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③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

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청년 미취업자

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조세

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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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

기관 청년채용현황과 함께 ‘3% 청년채용 기관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지원 여부와 그 내용’

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노동부는 ‘조세감면 및 보

조금 제도 미 도입’이라고 회신해왔음.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3% 이상 청년채용을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한 것임. 대신에 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 청년 채용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따라서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 도입이란 이유로 이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더욱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부처가 관련법이 제대

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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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2006년)

▣ 3%채용 달성기관 ▣ 3%채용 미달기관

순
번

회사명

2006년 채용실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전체

청년
(B)

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3 15 10 23.26%

2 광해방지사업단 176 64 27 15.34%

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5 18 9 13.85%

4 산업기술사험원 309 41 38 12.30%

5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42 15 10.14%

6 한국노동교육원 73 8 7 9.59%

7 한국수출보험공사 421 44 39 9.26%

8 한국토지공사 2,677 253 217 8.11%

9 한국석유공사 1,104 113 84 7.61%

10 한국소비자보호원 267 27 20 7.49%

11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8 4 2 7.14%

12 국립공원관리공단 921 132 64 6.95%

13 한국산업단지공단 423 27 26 6.15%

1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77 79 58 5.94%

15 환경관리공단 966 123 57 5.90%

16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137 27 8 5.84%

17 에너지관리공단 464 31 27 5.82%

18 근로복지공단 3,457 256 196 5.67%

19 대한주택공사 4,246 295 237 5.58%

2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42 61 35 5.45%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22 7 5.11%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8 9 4 4.55%

23 산재의료관리원 1,994 119 90 4.51%

24 한국주택금융공사 382 34 17 4.45%

25 KOTRA 744 64 31 4.17%

26 예금보험공사 390 19 16 4.10%

27 한국식품연구원 164 20 6 3.66%

28 한국산업안전공단 1,319 74 47 3.56%

2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45 30 5 3.45%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39 58 22 3.44%

31 한국환경자원공사 1,067 44 36 3.37%

32 한국한의학연구원 90 26 3 3.33%

33 한국관광공사 765 35 25 3.27%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7 25 11 3.26%

순
번

회사명

2006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전체

청년
(B)

35 한국전기연구원 327 24 9 2.75%

36 농수산물유통공사 580 20 15 2.59%

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7 21 8 2.31%

38 한국조폐공사 1,648 43 37 2.25%

3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81 23 13 2.24%

40 한국전기안전공사 2,819 86 62 2.20%

41 한국해양연구원 411 13 9 2.19%

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9 11 3 2.01%

4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0 16 5 1.92%

44 교통안전공단 1,145 58 22 1.92%

45 한국수자원공사 3,837 110 73 1.90%

46 한국전력공사 20,898 404 380 1.82%

47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3 2 1.82%

4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02 25 7 1.74%

49 한국도로공사 4,516 94 75 1.66%

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101 32 1.60%

5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75 24 6 1.60%

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2 19 6 1.57%

53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39 23 1.49%

54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8 1 1 1.47%

55 한국농촌공사 5,912 100 85 1.44%

56 신용보증기금 2,271 35 30 1.32%

57 한국기계연구원 484 32 6 1.24%

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1 22 2 1.10%

5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9 9 1 1.01%

60 광주과학기술원 228 14 2 0.88%

61 한국과학재단 149 5 1 0.67%

62 대한광업진흥공사 345 9 2 0.58%

6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4 4 1 0.57%

64 한국산업인력공단 1,091 29 6 0.55%

65 대한석탄공사 2,391 66 13 0.54%

66 한국원자력연구소 1,132 60 6 0.53%

6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4 8 1 0.49%

68 한국철도공사 31,480 162 117 0.37%

69 기술보증기금 1,252 1 0 0.00%

70 요업기술원 100 8 0 0.00%

7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0 0 0.00%

7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93 0 0 0.00%

7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1 0 0 0.00%

7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8 6 0 0.00%

75 한국천문연구원 120 7 0 0.00%

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4 22 0 0.00%

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74 41 0 0.00%

78 한국화학연구원 309 12 0 0.00%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5 16 0 0.00%

80 신문발전위원회 5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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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2007년)

▣ 3%채용 달성기관 ▣ 3%채용 미달기관

순
번

회사명

2007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전체

청년
(B)

1 환경관리공단 1,043 171 131 12.56%

2 한국주택금융공사 421 58 42 9.98%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65 41 14 8.48%

4 한국노동교육원 88 20 7 7.95%

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93 21 14 7.2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4 26 10 6.49%

7 한국고용정보원 198 56 12 6.06%

8 한국산업단지공단 452 33 27 5.97%

9 에너지관리공단 475 29 26 5.47%

10 영화진흥위원회 110 7 6 5.45%

11 대한광업진흥공사 393 32 20 5.09%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9 13 7 5.04%

13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8 5 4.55%

14 한국한의학연구원 111 28 5 4.50%

1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8 9 3 4.41%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5 46 29 4.36%

17 한국수출보험공사 436 21 19 4.36%

18 예금보험공사 408 18 17 4.17%

19 KOTRA 709 50 29 4.09%

20 한국토지공사 2,892 130 113 3.91%

21 대한주택공사 4,246 195 160 3.77%

2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55 40 24 3.66%

23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5 5 2 3.64%

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74 102 24 3.56%

25 한국환경자원공사 1,111 85 39 3.51%

26 산재의료관리원 2,058 192 72 3.50%

27 한국전력공사 21,654 1,159 742 3.43%

28 한국수자원공사 4,249 238 145 3.41%

2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84 51 33 3.35%

30 한국철도공사 32,092 2,257 1,075 3.35%

31 한국전기안전공사 2,876 111 96 3.34%

32 기술보증기금 1,252 81 41 3.27%

순
번

회사명

2007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전체

청년
(B)

33 산업기술시험원 340 20 9 2.65%

34 한국조폐공사 1,649 68 43 2.61%

35 한국도로공사 4,559 147 116 2.54%

36 한국산업인력공단 1,055 43 26 2.46%

37 한국소비자원 268 8 6 2.24%

38 한국과학기술평가원 139 21 3 2.16%

39 한국농촌공사 5,912 211 121 2.05%

40 국립공원관리공단 921 46 18 1.95%

41 한국식품연구원 172 11 3 1.74%

42 광주과학기술원 238 25 4 1.68%

4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0 23 6 1.67%

4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29 4 2 1.55%

45 한국천문연구원 131 16 2 1.53%

46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6 3 1 1.52%

4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9 16 4 1.49%

48 한국전기연구원 339 16 5 1.47%

49 한국해양연구원 417 16 6 1.44%

50 신용보증기금 2,281 32 31 1.36%

5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3 81 6 1.35%

52 한국과학재단 153 4 2 1.31%

5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0 20 5 1.19%

54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55 18 1.17%

55 한국과학기술원 802 77 9 1.12%

56 한국기계연구원 290 13 3 1.03%

57 광해방지사업단 194 5 2 1.03%

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7 11 2 1.02%

59 대한석탄공사 2,391 74 20 0.84%

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40 27 16 0.82%

61 요업(세라믹)기술원 125 20 1 0.80%

62 한국산업안전공단 1,376 24 11 0.80%

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8 16 3 0.77%

6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38 2 1 0.72%

65 교통안전공단 1,145 16 8 0.70%

66 근로복지공단 3,456 41 23 0.67%

67 한국화학연구원 321 20 2 0.62%

68 한국원자력연구원 1,139 23 7 0.61%

6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9 13 2 0.51%

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24 9 1 0.31%

7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03 12 1 0.25%

72 한국석유공사 1,195 2 2 0.17%

73 한국관광공사 765 7 1 0.13%

74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0 0 0.00%

7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0 0 0 0.00%

7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0 0 0 0.00%

7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1 3 0 0.00%

78 농수산물유통공사 605 4 0 0.00%

7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4 0 0 0.00%

8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9 9 0 0.00%

8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0 0 0.00%

82 신문발전위원회 5 0 0 0.00%

83 한국산업기술재단 94 1 0 0.00%

84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44 3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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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2008년)

▣ 3%채용 달성기관 ▣ 3%채용 미달기관

순
번

회사명

2008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전체

청년
(B)

1 신문발전위원회 5 1 1 20.00%

2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12 12 10.91%

3 한국원자력의학원 1,042 141 86 8.25%

4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8 2 2 7.14%

5 한국석유공사 1,195 109 74 6.19%

6 한국산업단지공단 402 22 20 4.98%

7 한국광해관리공단 190 19 9 4.74%

8 한국학술진흥재단 148 9 7 4.73%

9 한국산재의료원 2,058 124 91 4.42%

10 한국산업인력공단 1,158 83 50 4.32%

11 한국소비자원 274 23 10 3.65%

12 KOTRA 640 25 19 2.97%

순
번

회사명

2008년 채용실적

정원
(A)

신규채용자 수
비율
(B/A)전체

청년
(B)

13 한국수출보험공사 508 16 12 2.36%

14 환경관리공단 1,066 44 25 2.35%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184 253 26 2.20%

16 한국수자원공사 4,249 147 81 1.91%

17 한국기계연구원 319 19 6 1.88%

18 한국전력공사 21,734 470 388 1.79%

19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5 5 1 1.82%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7 23 3 1.69%

2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29 2 2 1.55%

22 한국한의학연구원 127 15 2 1.57%

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1 24 10 1.51%

24 한국과학기술원 815 40 12 1.47%

25 한국해양연구원 438 34 6 1.37%

2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97 18 5 1.26%

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40 5 4 1.18%

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19 7 5 1.19%

29 한국원자력연구원 1,172 47 12 1.02%

30 한국고용정보원 227 15 2 0.88%

31 한국조폐공사 1,649 14 13 0.79%

32 한국천문연구원 134 5 1 0.75%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21 13 0.65%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9 6 1 0.63%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91 6 4 0.58%

36 한국광물자원공사 393 3 2 0.51%

37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7 2 1 0.48%

38 한국식품연구원 184 2 1 0.54%

39 한국환경자원공사 1,112 33 5 0.45%

4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8 1 1 0.36%

41 광주과학기술원 253 15 1 0.40%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66 18 1 0.21%

43 대한석탄공사 2,007 26 2 0.10%

44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1 1 0.06%

45 교통안전공단 1,145 11 1 0.09%

46 근로복지공단 3,542 24 2 0.06%

47 한국전기안전공사 2,876 1 1 0.03%

48 한국토지공사 2,982 4 1 0.03%

49 한국철도공사 32,092 17 6 0.02%

50 한국농어촌공사 5,912 7 1 0.02%

51 한국도로공사 4,559 0 0 0.00%

52 대한주택공사 4,385 0 0 0.00%

53 농수산물유통공사 605 0 0 0.00%

54 한국관광공사 765 1 0 0.00%

55 신용보증기금 2,282 0 0 0.00%

56 기술신용보증기금 1,252 0 0 0.00%

57 예금보험공사 614 0 0 0.00%

58 한국주택금융공사 448 0 0 0.00%

59 에너지관리공단 450 0 0 0.00%

60 요업(세라믹)기술원 104 5 0 0.00%

6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6 0 0 0.00%

62 한국산업기술재단 94 0 0 0.00%

6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9 0 0 0.00%

6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65 0 0 0.00%

6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37 0 0 0.00%

6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14 0 0 0.00%

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76 1 0 0.00%

6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55 0 0 0.00%

69 한국노동교육원 97 0 0 0.00%

70 한국과확재단 155 1 0 0.00%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4 0 0 0.00%

7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9 2 0 0.00%

7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8 0 0 0.00%

74 영화진흥위원횐 110 0 0 0.00%

75 도로교통공단 968 12 0 0.00%

7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1 9 0 0.00%

7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44 12 0 0.00%

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0 0 0 0.00%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17 2 0 0.00%

8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5 1 0 0.00%

81 한국전기연구원 380 8 0 0.00%

82 한국화학연구원 314 0 0 0.00%

83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80 6 0 0.00%

8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2 0 0 0.00%

8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4 4 0 0.00%

8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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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언

일자리․고용창출은 올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떠올랐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

미를 보이지 않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최근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임. 정부는 각종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 대책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

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참여연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04년~2009년 공공기관의 청

년고용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그 결과는 특별법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함. 특히 특

별법의 적용대상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청년

고용에 대단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고용촉진특

별법」의 ‘미취업 청년 3% 채용’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해당

기관에서 외면당하고, 그나마 권고사항을 지킨 기관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드

러남.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

년 3%채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청년고용특별법 2장 5조 ③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

입하여야 함.

둘째, 지금과 같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항에서는 3%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민간부분에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해야 함.

셋째, 공공기관에게만 적용하던 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함.

3%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했을 시, 2008년 기준으로 연 간 약 6만 5천

여 명4)의 청년 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로 2008년 1,000대 기업에서 만들어 낸 일

자리는 7만 3천여 개뿐 임.5)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으로

4) 2010 KLI노동통계 45p, <표Ⅱ-33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16,288천명(총 종사자 수)×13.4%(사업체 규모

별 종사자 수 구성 중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비율)×3%=6만5478명

5) 한겨레21 제786호(2009.11.20), ‘대기업, 일자리 창출 제 몫 못했다’ : 한겨레21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천대 기

업의 상시 노동자(2003∼2008년)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새로 만든 일자리는

7만287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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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은 고용증대로 연결되지는 못

하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만 확대시켰음. 그러나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를 줄이면서 민간에게만 고용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

책이나 말로만 청년실업 해결을 외칠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채용실적부터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또한 법 개정을 통

해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 강화하여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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